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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관련 개선 방안 

-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 가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여 왔다. 

 

< 코로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 (운영기간) ’20.6월~’23.12월 종료예정

◇ (협약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 (대상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3.12.31 중 연체발생채권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 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운영실적) 총 5,158억원, 77,284건의 연체채권 매입*(’23.4월말)

* 매입실적의 대부분(건수 대비 98.2%)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

해야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여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한 매각 구조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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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화세 (02-210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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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팀  장 이희성 (02-314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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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수처

책임자 처  장 조성각 (051-794-3850) 

담당자 팀  장 최기현 (051-794-3875)


